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조문별 제ž개정이유서

가. 제․개정 이유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나. 제․개정 내용

가. 참가자의 업무상 책임성 담보를 위해 기본적인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

(안 제3조)

나. 사업 운영과정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와 참여기관간

업무 분담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일부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사회공헌 정책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내지 제7조)

라. 인사혁신처장이 사회공헌 사업 운영과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둠 (안 제8조)

마. 사회공헌 사업의 세부사업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사업공모 및 선정 등 관련 절차를 규정 (안 제9조 내지

제12조)

바. 참가자자격요건및 결격사유를 명확히하고, 모집공고및선발등 기본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3조 내지 제17조)

사. 세부사업의 운영 및 참가자 위촉·관리 등 참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하고, 세부사업 운영과정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 (안 제18조 및 제

19조)

아. 참가자와의 위촉계약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별 활동실적 및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신설 (안 제20조 내지 제22조)

자. 사업 운영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참가자의 해촉사유를 명확히 하여 향후

운영과정에 혼란을 방지 (안 제23조 및 제24조)

차. 참가자에 대한 평가 근거를 두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

카.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평가 및 결과에 따른 중단 근거를

둠 (안 제26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